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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규제법제 체계 및 주요 내용

손한기 | 남경항공항천대학 인문사회과학학부 법학과 부교수

I. 들어가며

중국 정부는 최근 외국인 투자, 수출 등 경제·통상분야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과 제도를 연이어 발표

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되었거나 또는 시행된 주요 법제를 시간순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외국인투자법」(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 2019년 3월 15일 제정, 2020년 1월 1일 시행1

- 「수출금지·제한기술목록」(中国禁止出口限制出口技术目录), 2020년 8월 25일자로 기존 목록 

수정(개정) 후 발표2(상무부와 과학기술부)

- 「신뢰할 수 없는 실체명단 규정」(不可靠实体清单规定), 2020년 9월 19일 발표 및 시행3(상무부)

- 「수출통제법」(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2020년 10월 17일 제정, 2020년 12월 1일 시행

- 「외국인투자안전심사방법」(外商投资安全审查办法), 2020년 12월 19일 제정 공포, 2021년 1월 

18일 시행4(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 「외국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방법」(阻断外国法律与措施不当域外适用办法), 

1 이 법은 기존 ‘외자3법’이라 불렸던 「외국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통합한 법률로서, 기존 외자3

법에 해당하는 법률들은 이 법률의 제정으로 인하여 폐지되었다. 

2 중국 「기술수출입관리조례」 제29조제2항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처는 국무원 유관 부처와 함께 수출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기

술목록을 제정, 조정 및 공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중국 정부는 그 동안 수출금지·제한기술목록을 몇 차례 수정

하여 발표하였다.

3 중국판 기업 블랙리스트 제도라고 불리는 「신뢰할 수 없는 실체명단 규정」은 외국기업, 외국조직 또는 외국인이 “중국 국가주권, 

안전, 발전이익에 위해를 가한 경우” 또는 “정상적인 시장거래원칙에 위반하여, 중국기업·기타조직 또는 개인과의 정상적인 거래

를 중단하거나, 중국기업·기타조직 또는 개인에게 차별적 조치를 취하여 중국기업·기타조직 또는 개인의 합법 권익에 엄중한 손해

를 가한 경우”에 해당 외국 기업 등을 ‘신뢰할 수 없는 명단(entity list)’에 포함시켜 제재를 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제2

조). 제재의 종류에는 “① 중국과 관련된 수출입 활동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② 중국 국내 투자 제한 또는 금지, ③ 관련 인원, 교

통운수 도구 등의 입국 제한 또는 금지, ④ 관련 업무 인원의 중국 내 업무허가, 체류 또는 거류 자격 제한 또는 취소, ⑤ 정황의 경

중에 근거하여 상응한 과징금 부과, ⑥ 기타 필요한 조치”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10조).

4 「외국인투자법」 제35조제1항은 “국가는 외국인투자안전심사제도를 마련하며,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미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안전 심사를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의 「외국인투자안전심사방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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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9일 공포 및 시행5(상무부) 

- 「희토류 관리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안)(稀土管理条例(征求意见稿)), 2021년 1월 15-2월 

15일 의견수렴 실시(공업정보화부)

중국의 상기 법제의 핵심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① 외국인의 중국 내 투자에 대한 

심사 강화, ② (전략물자 등의) 해외수출에 대한 통제 강화, ③ 외국인 및 외국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외국 정부의 (부당한) 법률 및 조치에 대한 대등한 보복조치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가 대

외 수출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2가지인데 첫째로 미중무역전쟁으로 표현되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에 대한 대응, 둘째로 희토류와 무인기·인공지능·드론 기술 등 전략자원과 핵심

기술 보호이다.

이하에서는 위의 내용 중 최근 우리 정부는 물론 각국 정부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수출규

제관련 기본법인 「수출통제법」의 입법 배경, 체계와 구성,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II. 중국 「수출통제법」의 제정 배경과 체계

1. 제정배경 및 의의

「수출통제법」의 제정 배경에 대하여 중샨(钟山) 중국 상무부 부장은 지난 2019년 12월 23일 제13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6

“수출통제란 한 국가가 비확산 등 국제의무를 이행하고, 국가안전과 발전이익 등을 수호하기 위한 목

적으로, 핵·생물·무기 등 특정 품목에 대하여 채택한 금지 또는 제한적 조치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되

는 방법이다.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규율하기 위하여 각국은 보편적으로 수출통제법률제도의 마련 및 

개선을 중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중국)는 「통제화학품관리조례」(监控化学品管理条例), 「핵수출통제

조례」(核出口管制条例), 「군수품수출관리조례」(军品出口管理条例), 「핵 이중용도품목 및 관련 기술 

5 ‘외국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은 “외국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저지하고, 국가

주권·안전·발전이익을 수호하고 중국 국민·법인 또는 기타조직의 합법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제1조). 이 방법은 외

국법률과 조치의 역외 적용으로 인하여 중국 기업 등이 제3국과 정상적인 교역을 할 수 없는 등 중국 기업 등의 교역을 부당하게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제2조). 중국 상무부 등 주무 부처는 외국법률 또는 조치가 부당하게 역외 적용되어 중국 기

업 등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법률 또는 조치의 승인금지·집행금지·준수 금지 등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

다(제7조). 또한 피해를 입은 중국 기업 등은 중국 국내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도 신청할 수 있으며(제9조), 

중국 정부는 관련 조치를 취한 외국정부에게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12조).

6 全国人大网, 关于《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草案)》的说明. http://www.npc.gov.cn/npc/c30834/202010/fb877d7e5 

4814c6b91845f2b4dded83b.shtml (최종방문일: 2021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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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관리조례」(核两用品及相关技术出口管制条例), 「미사일과 관련 품록 및 기술 수출통제조례」(导

弹及相关物项和技术出口管制条例), 「생물 이중용도품목과 관련 설비 및 기술 수출통제조례」(生物

两用品及相关设备和技术出口管制条例) 등 6개 수출통제와 관련된 행정법규를 제정해서, 핵·생물·

화학·미사일 및 군수품 품목을 포괄하는 수출통제 법률제도·체계를 마련했는데 이는 수출통제 강화, 

국제의무의 적극적 이행, 국가안전의 수호에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의 수출

통제 입법은 상대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수출통제업무의 통합적 협조체제가 충분하지 않고, 통제 품

목의 범위 및 통제조치가 기타 국가와 완전히 대등 및 균등하지 못하며, 시대발전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기에 반드시 형세의 변화에 근거하고, 현행 6개 행정법규의 실시경험을 종합하여 국제적으로 통용

되는 방법을 참고하여 수출통제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수출통제 정책, 통제리스트, 

통제조치 및 관리감독 등 방면의 기본제도의 구조와 규칙을 통일적으로 확립시켜야 하며, 이를 통하여 

수출통제 법률제도를 더욱 개선시키고, 새로운 시기 수출통제 업무를 더욱 잘 실행하기 위한 유력한 

법치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수출통제법」 제정 이전의 중국 수출통제 법제의 체계는 법률, 행정법규와 부문규장 등 다양한 법령

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법률의 경우 「대외무역법」이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했으며, 이외에 「세관법」

과 「형법」 등 일부 법률이 수출통제 품목의 수출금지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사실

상 전략물자의 수출통제와 관련하여서는 위에서 언급한 「통제화학품관리조례」 등 6개의 수출통제 관

련 행정법규와 유관 규범성문건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처럼 그동안 중국의 전략물자수출통제 

관련 법령은 수출통제에 관한 기본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다양한 법령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법령 간의 체계성과 통일성이 부족했으며, 유관 법령들 간의 모순 및 충돌로 인하여 제대로 된 집

행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수출통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향후 「수출통제법」을 중심으로 한 통일된 전략물자 수

출통제 법제가 마련된 셈이며, 기존 법령 또한 일부 개정될 전망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아래에서 살펴

보는 바와 같이 「수출통제법」은 모든 물자의 수출규제와 관계되는 법이 아니라 전략물자의 수출통제

에 관한 기본법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과 이익’ 보호라는 목적으로 화물, 기술, 

서비스 등 모든 유·무형의 무역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수출통제에 관한 기본법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기능 중의 하나인 ‘국

가핵심기술’7의 보호도 함께 규율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8 

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는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

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

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제2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대상기술을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 기술이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8 그동안 중국 대외무역관계의 기본법이었던 「대외무역법」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 「대외무역법」 제16조 내지 

제18조에도 수출제한에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법이 규정한 내용을 비교한 결과 큰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으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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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제7조)

입법목적: 국가안전과 이익 수호, 비확산 등 국제의무 이행을 위한 수출통제 강화.

정의 규정: 통제품목에는 품목과 관련된 기술자료(데이터) 포함.

수출통제의 개념, 이중용도 품목의 개념, 군수품의 개념, 핵의 개념 정의.

수출통제의 기본원칙: 총체적 국가안전관 견지 및 국제평화 수호, 안전과 발전에 대한 통합적 고려, 

수출

통제 관리 및 서비스 개선.

통일적 수출통제제도 실행: 통제리스트, 명부 또는 목록 제정, 수출허가실시제 등을 통해 관리.

주무 부처: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제2장 통제정책, 

통제리스트, 

통제조치 

(제8조-제27조)

제1절 일반규정

제1절 일반규정

수출통제관리부처의 권한과 직책:

- 수출통제 정책 제정, 중요한 정책은 국무원 혹은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을 동시에 받아

야 함.

- 수출통제 품목 리스트를 제정해서 적시에 공포.

표1 중국 「수출통제법」의 주요 입법 경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기 경과

2017년 6월 17일 상무부, 「수출통제법」(초안 및 의견수렴안) 발표

2019년 12월 23일 중국 상무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수출통제법」 심의 요청

2019년 12월 18일 「수출통제법」(초안) 의견수렴

2020년 6월 28일 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 「수출통제법」(초안) 1차 수정 후 발표

2020년 7월 3일 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 「수출통제법」(초안) 심의결과 발표 및 2차 수정

2020년 10월 16일 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 「수출통제법」(초안3차심의안) 보고 및 수정

2020년 10월 17일 「수출통제법」 공포

2020년 12월 1일 「수출통제법」 시행

출처: 연구자 재구성

2. 「수출통제법」의 체계와 구성

중국 「수출통제법」은 총 5개의 장, 4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수출통제의 범위, 

수출통제리스트, 임시통제, 전면통제(캐치올 통제9), 수출자의 자격 및 수출허가제도,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 관리, 역외적용 및 대등한 보복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표2 중국 「수출통제법」의 체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가 신법우선의 원칙 혹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근거하여 두 법에 모순 또는 충돌되는 규정이 존재할 경우, 「수출통제법」이 우선 

적용될 것이다.

9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Control List상의 통제품목 여부와 상관없이 대량살상무기(WMD) 및 이의 운반 수단인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all)을 통제(catch)하는 제도이다.” 전략물자관리시스템, https://www.yestrade.go. 

kr (최종방문일: 2021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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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주요 내용

제2절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관리

제3절 군수품 수출관리

- 수출통제 리스트 이외의 품목과 기술 서비스에 대해서 2년 이내의 기한 동안 임시조치 가능.

- 통제품목에 대한 수출허가제 실시.

수출자에 대한 위험관리:

- 수출자로 하여금 국가수출주무부처에 통제품목의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 증명서 제출 의무화.

- 통제품목 사용자 및 최종용도 관련 위험관리제도 마련.

- 수입자와 최종사용자가 법에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통제리스트 마련하여 관리 및 제재.

제2절

수출자의 자료 제출의무 및 수출허가증 발급.

제3절

군수품 수출은 정부지정업체만 가능.

중대 군수품의 수출 관련 업무는 국무원 및 중앙군사

위원회의 비준 필수

제3장 관리·감독

(제28조-제32조)

국가수출통제부처의 관리·감독과 관련한 구체적 조치 명시: 현장검사·설명요구·관련 자료에 대한 

조사 및 복제·압류 및 은행계좌 조회 등.

제4장 법적 책임

(제33조-제44조)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구체적으로 명시:

- 경고, 벌금, 몰수, 수출허가업무 금지 등.

- 위반행위가 엄중할 경우 형사처벌.

- 외국의 조직과 외국인도 처벌 가능.

제5장 부칙

(제45조-제49조)

중국을 경유하여 외국에 수출되는 경우에도 이 법 적용.

외국 정부가 수출통제 조치를 남용할 경우 대등한 보복조치.

자료: 연구자 재구성

III. 중국 「수출통제법」의 주요 내용

1. 적용 범위

「수출통제법」에서 통제하는 물품의 품목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① 이중용도품목10, 군수품11, 

핵12 ② ‘기타 국가안전 및 이익의 수호와 비확산 등 국제의무의 이행과 관련한 품목(화물, 기술, 서비

스 등이 포함)’이 그것이다.13 여기에는 통제품목과 관련된 기술자료 데이터도 역시 포함된다.14

10 이중용도품목은 민간용도뿐만 아니라 군사용도 또는 군사잠재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특히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도구의 

설계·개발·생산 또는 사용에 활용될 수 있는 화물·기술과 서비스를 말한다. (「수출통제법」 제2조제4항)

11 군수품은 군사목적에 사용되는 장비, 전용생산설비 및 관련 화물·기술과 서비스를 말한다. (「수출통제법」 제2조제5항)

12 핵은 핵재료, 핵설비, 원자로용 비핵물질 및 관련 기술과 서비스를 말한다.(「수출통제법」 제2조제6항)

13 최서지, 중국의 국제수출통제제도 이행과 시사점 - 수출통제법」(초안)을 중심으로 -, 중국법연구 제43집. 제123면 각주28은 “제

2조에서는 ①과 ② 및 ③의 품목 전체를 일컬어 ‘관리통제품목’(管制物项)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대외무역법」

은 “전략물자를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한 물품과 기술”(대외무역법 제19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관리통제품목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

다”라고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리고 있다. “전략물자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ㆍ기술 등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외무역법」 제19조) 주로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ㆍ

개발ㆍ사용ㆍ보관에 이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 등이 해당되는데요, 무기제작과 관련 없이 일반 산업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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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의 대상인 ‘수출(出口)’의 경우 그 의미가 확장되어 있는데, 간주수출, 재수출, 특수수출도 포함

된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중국 국내에서 해외로 통제품목을 이전하는 경우(직접수출)

② 중국의 국민, 법인 및 비법인조직이 중국 내의 외국조직 및 개인에게 통제품목을 제공하는 경우15

(간주수출)

③ 통제품목의 경유·환적·운송·재수출16(경유 및 재수출)

④ 보세구역, 수출가공구역 등 세관의 특수한 관리감독을 받는 구역 및 수출관리감독창고, 보세물류

센터 등 보세관리·감독 장소에서 해외로의 수출17(특수수출)

2. 통제의 주체와 대상

「수출통제법」 제5조제1항은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수출통제직능을 담당하는 부처(이하 ‘국가

수출통제 관리부처’)는 직책 분업에 근거하여 수출통제 업무를 책임진다.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기타 유관 부처는 직책분업에 근거하여 수출통제와 관련된 업무를 책임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내부의 여러 부서가 수출통제권한을 행사한다. 하지만 

이 법의 초안을 상무부가 주도적으로 제정했고 또한 수출에 관계되는 법이기 때문에 상무부가 가장 주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18

「수출통제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중국 국민, 법인 및 비법인조직과 외국조직 및 개인이다. 따라서 

서 널리 쓰이는 밸브, 펌프, 네트워크장비, 공작기계 등 다양한 수출품목도 그 사양에 따라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어 주의가 필

요합니다. 물품 등을 수출하기 전에 전략물자 여부를 판정 후 해당될 경우 관할부처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중국의 

수출통제품목에 해당하는 물자, 기술 서비스는 우리의 ‘전략물자’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 [통상용어 사전] 전략물자.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2420295&memberNo=387676 (최종방문일: 2021년 

2월 15일)

14 「수출통제법」 제2조 ①국가는 이중용도품목, 군수품, 핵 및 기타 국가안전 및 이익의 수호, 비확산 등 국제의무와 관련된 화물, 기

술, 서비스 등 품목(이하 통제품목)의 수출통제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전항의 통제 품목에는 품목과 관련된 기술자료 등 

데이터를 포함한다. 

15 「수출통제법」 제2조제3항: “이 법에서 말하는 수출통제란 국가가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외국으로 통제품목을 이전하는 것 및 

중화인민공화국 국민·법인·비법인조직이 외국조직 및 개인에게 통제품목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

을 말한다.”

16 「수출통제법」 제45조. 

17 「수출통제법」 제45조. 

18 “현재 중국의 수출통제 주무기관은 무역에 관한 대부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무부 산업안전 및 수출입통제국(产业安全与进出

口管制局)을 중심으로, 공업 및 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소속의 국가 국방 과학기술공업국(国家国防科技工业局), 해관총서

(海关总署), 외교부, 국가원자력기구(国家原子能机构), 공안부,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장비발전부(中央军委装备发展部), 국가외

환관리국 등 다수의 부서가 관여하고 있다. 수출통제 업무의 특성상 다수의 부서가 참여하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수출통제

법」(초안)은 이를 특정 기관이나 부서로 지정하지 않고 국무원 및 중앙군사위원회로 넓게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인식, 중국 수

출통제 제도의 변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 2019년 「수출통제법」(초안)을 중심으로 -, 한중관계연구 제6권 3호, 제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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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있는 외국기업과 외국인 또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역외적용). 특히 이 법의 규제를 받는 

대상은 수출자, 수출통제에 위반한 행위를 위하여 중개서비스를 제공한 자, 수입자, 최종사용자라고 

할 수 있다.

3. 통제 수단19

(1) 통제품목 목록

현재 중국은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이중용도품목 및 기술수출허가증 관리 목록」, 「핵 수출통제 목록」, 

「군수품수출 통제목록」 등을 제정해서 집행 중에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조만간 국가안전 및 이익 

수호에 근거해서 「수출통제법」과 관련한 통제목록 리스트를 제정해서 공포할 예정이다.20

(2) 임시통제

국가수출통제관리부처는 국무원 또는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수출통제 목록 이외의 화물, 기

술 및 서비스에 대하여 2년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임시통제를 할 수 있다.21

(3) 수출금지

「수출통제법」은 상술한 통제 품목 목록, 임시통제 이외에도 수출금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

수출통제 관리부처는 국가안전 및 이익, 비확산 등 국제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국무원 또는 중앙군사위

원회의 비준을 받아 유관 통제품목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른바 ‘캐치올 규제’22 방식

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수출허가

통제품목의 수출에 대하여 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다. 통제품목의 수출에 종사하는 수출자는 반드시 

수출관리부처에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23, 또한 세관에 허가증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수출통제 

19 「수출통제법」 제4조는 “국가는 통일된 수출관리제도를 실시하며, 통제리스트, 명부 또는 목록(이하 ‘통제리스트’)제정, 수출허가

실시 등의 방식으로 관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20 「수출통제법」 제9조제1항은 “국가수출통제 관리부처는 이 법 및 유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고, 수출통제정책에 근거하

여 규정된 절차와 따라 유관 부처와 함께 통제품목 수출통제목록을 제정·조정하여 적시에 공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1 「수출통제법」 제9조.

22 「수출통제법」 제10조.

23 「수출통제법」 제13조는 “국가수출통제 관리부처는 아래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출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

다. ① 국가 안전과 이익, ② 국제의무와 대외 약속, ③ 수출유형, ④ 통제품목의 민감정도, ⑤ 수출 목적지(국가/지역), ⑥ 최종사

용자와 최종용도, ⑦ 수출자의 신용기록, ⑧ 기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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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 열거한 통제품목 및 임시통제품목 이외의 화물,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하여도 수출자가 알거나 

또는 반드시 알아야 하거나 또는 국가수출통제 관리부처의 통지를 받아, 해당 화물, 기술 및 서비스가 

① 국가안전 및 이익에 위해를 주는 경우 ② 대량살상용 무기 또는 그 운반도구의 설계·개발·생산에 

이용되거나 또는 사용되는 경우 ③ 테러목적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24

(5)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에 대한 위험관리 및 통제명단제도

「수출통제법」은 또한 통제품목의 최종사용자와 최종 용도에 대한 규제도 포함하고 있다. 법에 따르

면 통제품목의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에 대한 평가·조사를 실시하며, 아래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수출통제관리부처가 수입자, 최종사용자를 통제명단에 포함시켜 관리 및 제재한다.25 

최종사용자 또는 최종 용도관리에 관한 요구에 위반한 경우

국가안전 및 이익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통제품목을 테러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6) 대등한 보복조치

「수출통제법」 제48조는 “수출통제 조치를 남용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안전 및 이익에 위해를 

가한 국가와 지역에 대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하여 대

등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즉 해당 조항은 외국정부의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 및 경

제 제재가 있을 시 이에 대한 보복을 명시한 조항이며, 대외무역 관련 보복조치의 근거조항으로 삼을 

수 있겠다.

4. 법적 책임

(1) 행정처벌

「수출통제법」에서 법률 위반의 책임과 관련하여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벌을 

제33조 내지 제43에서 매우 상세히 나아가 매우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처벌의 

유형에는 경고, 위법행위 정지명령, 위법소득몰수, 벌금, 영업정지, 허가 취소, 수출자격 취소, 수출업

무 종사 금지, 신용징계명단에 포함 되는 것 등의 조치가 있다.

24 「수출통제법」 제12조, 제19조.

25 「수출통제법」 제17조,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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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내용

제33조

자격 없이 통제품목을 수출한 경우:

- 경고, 위법행위 중지 명령, 위법소득 몰수. 

- 위법소득 50만 위안 이상, 위법경영액의 5-10배 과태료 병과.

-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50만 미만, 50-500만 위안의 과태료 병과. 

제34조
허가 없이 통제품목을 수출한 경우, 수출허가증이 규정한 허가 범위를 초과해서 통제품목을 수출한 경우, 수출이 금지

된 통제품목을 수출한 경우의 처벌: 제33조와 동일. 

제35조

사기, 뇌물 등 수단을 통하여 수출허가증을 취득 또는 불법 양도한 경우:

- 수출허가증 박탈 및 위법소득 몰수. 

- 위법경영액이 20만 위안 이상, 5-10배의 과태료 병과. 

-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또는 20만 미만, 20-200만 위안의 과태료 병과.

통제품목 수출허가증을 위조·변조·매매하는 경우:

- 위법소득 몰수. 

- 위법경영액 5만 위안 이상, 5-10배 이하의 과태료 병과. 

-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5만 위안 미만, 5-50만 위안의 과태료 병과. 

제36조

수출자가 수출통제 위법행위를 하는 줄 명확히 알고서도 그에게 대리·화물수송·우편배송·통관·제3자 전자상거래 플

랫폼 및 금융 등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 경고, 위법행위 정지 명령, 위법소득몰수. 

- 위법경영액 10만 위안 이상, 위법경영액의 3-5배 이하의 과태료 병과. 

-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10만 위안 미만, 10-5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 병과.

제37조

수출자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리명단에 포함된 수입자, 최종 사용자와 거래한 경우:

- 경고, 위법행위 정지 명령, 위법소득 몰수. 

- 위법경영액이 50만 위안 이상, 위법경영액의 10-20배 과태료 병과. 

-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50만 위안 미만, 50-500만 위안 이하의 벌금 병과. 

- 정황이 엄중한 경우, 영업정지개선명령 및 통제품목 수출경영자격 박탈.

제38조

수출자가 감독·검사를 거절 또는 방해할 경우:

- 경고 및 10-3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 병과. 

- 정황이 엄중한 경우, 영업정지 개선명령 및 통제품목 수출자격 박탈. 

제39조

이 법에 위반해 처벌을 받은 수출자에 대하여 처벌의 효력발생 시로부터 국가수출통제 관리부처는 5년 내의 기간 동안 

수출허가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음.

직접적 책임이 있는 주요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5년 내의 기간 동안 수출업무의 금지를 명할 수 있

으며, 수출통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평생 수출업무에 종사 불가.

국가수출통제관리부처는 수출자가 이 법에 위반한 상황을 신용기록에 등록하여 제재.

제41조
관련 조직 또는 개인이 국가수출통제관리부처의 허가불허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신청가능. 행정심판의 재결

은 최종적 효력을 가짐.(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수단 없음)

제43조 
이 법의 수출통제 관리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안전 및 이익에 위해를 가한 경우, 이 법 규정의 처벌 이외에도, 반드시 관

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재차 처리 및 처벌됨.

표3 수출규제법상 행정처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연구자 재구성

(2) 형사처벌

「수출통제법」 제43조제2항은 수출이 금지된 통제품목 또는 허가가 필요한 통제품목을 허가 없이 수

출하는 경우, 앞서 본 행정처벌 외에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형사책임

을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형법」 상의 죄목들

을 살펴본다면, 「수출통제법」 위반 시 중국 「형법」 제3장 ‘사회주의 시장경제파괴죄’ 제2절의 ‘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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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26 

(3) 역외적용

「수출통제법」 제44조에서는 외국 조직 및 개인이 이 법률이 규정한 수출통제 관리규정에 위반하여 

중국의 국가안전과 이익을 침해하거나 비확산 등 국제의무의 이행을 방해하는 경우 동법에 따라 그 책

임을 추궁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이 법에 위반한 외국인과 외국기업 등에게도 동 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역외적용 규정을 두고 있다.

IV. 나가며

중국 정부는 최근 전략물자와 첨단 기술 등에 대한 대외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

제적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 정부가 향후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현재 정치적·경제적 문제로 긴장

관계에 있는 국가를 상대로 「수출통제법」을 적용하여 보복 조치 등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동법만으로는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결

국 향후 하위법령인 「수출통제법 실시조례」(행정법규)와 상무부, 공업정보화부 등 중앙부처의 규정이 

발표되어야 좀 더 명확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법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동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하여 해당기업들이 수출입하는 물품 서비스 기술 등이 동법의 적용대상인 통제품목에 해당하지 않

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중국에서 원자재 등을 수입한 후 이를 가공

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27, 중국진출기업 외에 국내

에 있는 우리 기업들 또한 이 법의 향후 실시상황 등을 예의주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6 그중 제151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제151조제1항은 ‘무기와 탄약 밀수죄’, ‘핵재료 밀수’, ‘위조지폐 밀수죄’ 3가지 죄에 적

용되는 조항으로 그 내용은 “무기, 탄약, 핵재료 또는 위조지폐를 밀수하는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하거

나 또는 재산을 몰수한다. 정황이 특히 엄중할 경우, 무기징역에 처하며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정황이 가벼운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을 경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문물밀수죄’, ‘귀중한 금속 밀수죄’, ‘희귀한 동물 및 동

물제품 밀수죄’인데, 그 중 ‘귀중한 금속밀수죄’의 경우 희토류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조항 또한 매우 중요하다. 희토류 등 귀중

한 금속을 밀수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정황이 특히 엄중한 경우, 10년 이상 유기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재산을 몰수한다. 정황이 가벼운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제3항은 ‘국가가 수출입을 금지한 화물, 물품을 밀수한 죄’이다. 그 내용은 “희귀 식물 및 기타 제품 등 국가가 수출입을 

금지한 기타 화물, 물품을 밀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벌금만 부과할 수 있

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4항은 “단위(법인 등)가 상술한 죄를 

범한 경우, 단위에 대하여 범금을 부과하고,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 조 각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27 즉 「수출통제법」은 ‘2차 제재’라고 불리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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